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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 역사 교과서 선택권도 보장돼야 한다

교육부는 27일 좌편향 역사 교육을 개선한다는 취지로 내년 3월부터 실시하기로 한 

중·고교의 단일 국정(國定) 역사 교과서 도입 계획을 철회하고, 국정 역사 교과서 적

용 시기를 2018년 3월로 1년 연기하고, 적용 체제도 단일 국정교과서 대신 국·검정 

혼용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는 기존 검정 역사 교과서를 사용하고, 다만 

희망하는 학교를 '연구학교'로 지정해 국정교과서를 주 교재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교육부의 이 같은 결정은 사실상 '최순실 게이트' 라는 정치논리를 교육에 개

입시켜 새 학기를 불과 두 달 반 앞둔 일선 학교에 대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서 유감

이다. 정부의 국정교과서는 기존 검인정 교과서의 이념적 편향성을 다른 방법으로는 

바로잡을 수 없었기에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된 것이었다. 많은 검정 교과서가 대한민

국을 폄하하고 북한 정권에 정당성이 있는 것처럼 서술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금 1948년을 '대한민국 수립'으로 기술한 것이 국정 역사교과서의 가장 논쟁적인 대

목이라고 하나, 사실은 노무현 정부 시절(2007년) 고시한 교육과정에서 북한에 대해서

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립'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단

일화하여 논란이 시작된 것이다. 새 역사 교과서는 바로 이런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자

는 것이다. 

야권과 일부 교육감들 및 일부 시민단체는 국정교과서를 아예 폐기해야 하고, 국정교

과서가 학교 현장에 선택될 수 없도록 모든 역량과 수단을 다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

난 2013년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무차별적인 비난과 이념공세로 전국 

고교 2300여 곳 중 단 3곳만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하게 한 것처럼 국정교과서에 대해

서도 공격하겠다는 취지로도 보인다. 그러나 경쟁도 하지 않고 학교의 선택권조차 원

천봉쇄하여 좌편향 역사 교육을 영원히 이어가겠다는 주장처럼 잘못된 것은 없다. 만

약 정부가 현실론을 받아들여 국‧검정 혼용체계로 간다면 그동안 횡행했던 이러한 불

법적인 집단행동을 제한하여, 각 학교마다 자유로운 국정교과서 선택권을 보장하는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결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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